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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라는 모델을 생태계적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첨단 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절감과 사회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패러다임과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로 제시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결합하는 중요한 개념적 매개이자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문헌 조사에 기반을 둔 질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진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제적 성과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표 성공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부부처간 협력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전제로 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념화해 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 현행 입법체계의 종합적 재검토와 체계 정합성 문제의 해결, 생태계 구성요소별 혁신전략의 도출과 하위 계획간 연계, 시장의 참여유도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대응시나리오 작성과 연동계획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explore the model of ‘Net-zero smart city ecosystem’ and present policy tasks to realize it. In an era of climate crisis, many countries are conducting various types of experiments by building smart cit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promote socio-economic growth based on this advanced convergence and complex technology.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Korea’s smart cities are evolving with various participant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ming an ecosystem, and are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it failed to present outstanding economic performance or a representative success model,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was not smooth.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promote a Net-zero smart city. This model combines the technology paradigm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and has a platform-based goal-oriented property. The policy tasks for realizing a net-zero smart city are as follows: Changing the perception of policymakers and public officials, reviewing current laws and solving the problem of system coherence, deriving innovation strategies for each ecosystem component and linking sub-plans, encouraging market participation, establishing detailed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preparation of response scenarios and roll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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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20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위기는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던 많은 글로벌 이슈에 관한 관심을 전환하게 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기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재점검과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미래전망은 첨단기술 간의 융복합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었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기술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인간 삶의 방식을 개선할 것인지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하여 많은 이들에게 체감되지 못했었던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과 같은 이슈와 담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글로벌 차원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만이 아니라 생태계 변화와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 출현 등이 나타나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 중이다.

      과거 30여 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회의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은 2020년 말까지 갱신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FCCC에 제출 또는 선언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첫해인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였고,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 27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보다 강화한 정책 방향 제시라고 평가된다.

      현재 각국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저감 대책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중 75%가 발생하고 있는 ‘도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 환경, 사회발전 정책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실현되는 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녹색도시(Green City), 저탄소도시(Low Carbon City),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 순환도시(Circular City), 무배출도시(Zero Emission City) 등의 다양한 도시 개념을 제시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도시, 환경, 산업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 고민 중이다. 이때 새로운 도시의 계획단계부터 ICT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탄소절감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접목하는 시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FEMS 보급, 친환경건축물인증 시행, 설비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온실가스 저배출 연료 대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과 기후변화 적응에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여러 분야별 사업이 도시 공간 전체나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현재 개별 사업이 가지는 제약을 극복하고 거시적인 국가 전환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정책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관점의 접근을 통하여 연계와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 활용 기반 마련도 병행되어야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발전 패러다임과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로 제시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결합하는 중요한 개념적 매개이자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단위이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전 U-City 구축에서 출발한 스마트시티는 정책 정향이나 사업 내용상 변화가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하나의 경제·사회생태계를 형성하며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추진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쪽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의 의의와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한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의미와 관련 기술 동향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생태계 관점에서의 정책연구가 가지는 유용성과 확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진행된 기존 스마트시티 구축과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추진성과와 함께 정책생태계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보며, 그 뒤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1. 탄소중립과 탄소중립기술
        
          1) 탄소중립의 의미와 글로벌 논의 과정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의미하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로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 Carbon Neutrality)이라고 한다.2)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137개 국가(’21년 5월 기준)가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에 가입·활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한 개념이지만, 그 연원은 1970년대 초반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6월 5일 개최된 스톡홀름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처하고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나갔다.

          이후 1992년 리우회의를 거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2%를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1차 교토의정서 이행기간 동안 부속서Ⅰ국가들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게 된다.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 2018년에 채택되었으며3), 전 세계는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이루어진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4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법제화를 하지 않았지만 명확한 목표연도를 선언하거나 문서화 한 국가는 미국, 중국 등 총 41개국에 달한다(김민주 외, 2021:4). 특히 G7과 같은 주요 경제선진국들은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혁신적 저탄소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탄소사회비전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그뒤 2020년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과 탄소중립선언이 나왔으며, 정부는 2050탄소 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장기 저탄소 발전계획(LEDS)를 제출한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심의,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2)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보는 탄소중립기술 
          우리나라의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137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21). 그중 국가 총배출량의 87.2%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6억 1,150만 톤으로, 전년보다 2,107만 톤(3.3%) 감소했다. 국내 6대 온실 가스별 비중은 이산화탄소(CO2)가 91.8%로 가장 높으며, 메탄(CH4) 3.9%, 아산화질소(N2O) 2%, 수소불화탄소(HFCs) 1%, 육불화황(SF6) 0.8%, 과불화탄소(PFCs) 0.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환경부, 2021).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꾸준히 증가해온 상황에서 2018년을 정점으로 2020년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술 개발 및 적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합의와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탄소중립기술은 학자들에 따라서 기술유형과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며 포괄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오채운 외, 2021).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다른 기술용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나는데, 환경친화기술, 녹색기술, 기후기술, 청정기술, 적정 기술 등 많은 기술용어들이 국내외 정책 및 논의에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으며, 중첩되거나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기술용어에 따른 기술분류 비교
            
            

          

          
            
              
                	기술 용어
                	환경친화기술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녹색기술 Green Technology
                	저탄소 기술 Low carbon Technology
                	기후기술 Climate Technology
                	네거티브 배출 기술 Negative emission Technology
                	청정 기술 Clean Technology
                	적정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개념적 지향점
              	지속가능발전
              	녹색 성장
              	저탄소 성장
              	-
              	-
              	-
              	개발도상국 발전
            

            
              	환경적 친화성
              	●
              	●
              	●
              	●
              	●
              	●
              	●
            

            
              	경제적 친화성
              	-
              	●
              	●
              	-
              	-
              	●
              	●
            

            
              	사회적
친화성
              	-
              	-
              	-
              	-
              	-
              	-
              	●
            

          

          
            
              자료 : 오채운 외(2021: 321)
            

          

          

          이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탄소중립기술’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기후기술군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해당하고 있다(녹색기술센터, 2017). 탄소중립기술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의 개념(UN, 1987)으로 보면, 해당 기술군은 환경적 친화성 달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현재 세대의 적극적 노력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4)

          탄소중립기술과 연관 기술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녹색기술, 청정기술과 환경친화기술, 기후기술 순으로 범위를 좁혀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저탄소·저배출기술이 그 내부에 포함된다(오채운 외(2021:322). 이러한 기술간 관계는 해당 기술의 사용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영역의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파생기술 분야를 만들어 낸다. 이규용·이민아(2021:17)의 경우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범위를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술 22개 분야로 정의하면서, 에너지의 생산·공급·저장·운송·수요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저감’ 영역과 CCUS나 Non-CO2 저감 등 ‘온실가스 고정’ 영역에서 기술이 활용된다고 보았다.

          해외 주요국은 탄소배출 저감 정책의 강화와 신기술의 출현을 기회로 에너지·환경 등 관련 분야 신산업 시장 창출 가속화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규제와 함께 자국내 고탄소 업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탈탄소화 전환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3). 주요국들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보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부문의 전력화 극대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와 관련 신산업 기술개발을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9).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1980년), 집단에너지사업(1985년) 등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1990년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1992년) 등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확대되었고,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 부문에 걸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10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2015년)를 도입하면서 탄소중립에 관련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비록 탄소중립 그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여 정부가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글로벌 아젠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다(<표 2> 참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2021.3)하여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건물효율, 수송효율, 디지털화, CCUS 등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했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인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중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한웅용 외, 2021:27).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철강부문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사회 대응을 위한 수소 저장·이송용 강재 개발’이라든지 석유화학부문에서 수소, 바이오 납사 등 원료 대체,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 등을 미래 핵심기술로 꼽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사업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조지혜·이창훈 외, 2021:14-19).

          
            <표 2>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시행연도
            
            

          

          
            
              
                	부문
                	감축 활동(시행연도)
              

            
            
              	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2015),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2010)
            

            
              	전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10), 저판소 전원믹스(2015),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2012), 집단 에너지사업(1985)
            

            
              	산업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2007),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199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 (1980),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사업 확대(1992),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1992),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1999),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1996),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2014),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2018)
            

            
              	건물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200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2017),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2014),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인증제도(2009), 탄소포인트 제도(2009), 양방향 원격검침 인프라(2010)
            

            
              	수송
              	승용차 평균 연비 제도 강화 및 친환경차 보급(2017), 도로 부문 바이오디젤 혼합 (2015),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도입·운영(2017), 승용차 운행억제 및 대중교통 운영 확대(2017), 녹색 물류 효율화(2010), 항공운송 효율화(2018), 지능형 교통시스템 (2011), 승용차 마일리지(2017), 알뜰 교통카드(2019)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확대 및 매립처리율 감축(2008),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확대 및 매립처리율 감축(2008),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량 확대(2010), 생산자 책임 재활용(2003),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2018)
            

            
              	농축산어업
              	논 간단관개 면적 확대(2010), 화학비료 사용 절감(2000),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2007), 양질조사료 재배 확대 (1998),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2010),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2009),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2009)
            

            
              	산림흡수원
              	산림의 지속적 관리·경영(2015), 도시 숲 등 신규 흡수원 조성(2003), 국산 목재 활용(2015),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2015), 산림탄소 상쇄제도(2013), 전국 산불방지 대책(2017)
            

          

          
            
              자료 : 대한민국정부(2021: 56-67) 내용 재구성
            

          

          

          현재 관련 기술 동향을 정리해보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이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인식을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후변화 완화)로 국한하기보다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분야와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로도 적극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단일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탄소 중립 문제에서는 기술간·분야간 융복합 전략과 정보플랫폼(기술정보, 시뮬레이션, 정보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구용·이민아, 2021:27). 이에 대하여 반영운(2021:45-47)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다양한 ICT 혁신기술의 전향적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

        

      

      
        2.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정책연구에 있어서 1951년 Lasswell이 핵심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섭적 논의와 다학문적 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많은 연구에서 학문분과를 통합하는 시도를 이어왔다.6) 특히 사회문제의 해결을 단순한 변수의 추론이 아니라 변수들 간의 영향과 맥락, 정책문제를 둘러싼 배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공공성의 재정립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책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은유에 착안한 생태적 접근이 점차 보편화되었다(오철호·장현주, 2009:108). 오늘날 자연 생태계에서 착안한 생태학적 접근은 기초 자연과학을 초월하여 생명과학, 지질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지역개발학 등으로 그 적용 분야가 확장됐으며, 연구주제도 현재 자연, 삼림,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도시, 주거, 정보, 산업, 미디어, 지식, 정책 등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오철호·장현주, 2009).

        통상적으로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생태계(ecosystem)는 특정 환경에서 생존, 번식, 진화하는 생물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는 구성하는 구성원(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협력과 경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태적인 진화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구성원은 생태계 내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공유자 간의 자기조직화를 이룸으로써 무질서해 보이는 생태계의 속성 내에서도 일종의 생존 질서가 형성하게 된다(오철호·장현주, 2009:108). 생태계적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주심으로 구조화된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사회체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생태계를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개체간 상호관계성, 자율적 매커니즘을 의미하는 자기 조절 및 순환 생산성,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생태구조 및 특성 표현성,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는 보존 및 위험 대체성 등의 4가지의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류준호, 윤승금: 2010:329). 이때 외부환경에의 적응과 변화를 통한 시스템의 역동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생태계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의 성장 방식 전환 시에 더욱 유용하다고 평가된다(박규호, 2017:200).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생태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생태계를 포괄하는 다층적 차원에 따라서 개체가 직접 접촉하는 미시체계(micro system), 소속집단이나 조직, 지역사회와 같은 중간체계(mezzo system), 물리적·문화적 환경이나 제도 그리고 정책으로 표현되는 거시체계(macro system)로 구분하기도 하며, 생태계 및 생태계간 영향 관계에 따라서 직접적 생태계와 간접적 생태계로 나눠서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면 생태계는 공급자(생산자), 수요자, 중개자 및 촉진자로 구분되는데 속성에 따라서 1차 생산자부터 3차 생산자까지 구분하고 외부 요인으로 정부와 같은 거시적 제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류준호, 윤승금: 2010). 한편 생태계의 진화과정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생태계의 생성, 성장, 소멸, 재생성의 단계별로 분석한다. 시스템 관점과 생태계를 결합하는 연구에서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서 특정 생태계에 있어 투입요소, 변화요소, 산출 요소를 통해 살펴보는 시도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 조직생태나 기업생태와 같이 경영학에서의 생태계 개념이 적용된 뒤 정책 분야에서 생태학적 관점이 도입,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주로 20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6)에서 정책지식생태계8) 활성화 연구를 발표한 이후 정책생태계는 주로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오철호·장현주, 2009; 유재미·오철호, 2011; 한세억, 2013; 주선옥, 2017). 그 뒤 IT산업 생태계, 창업생태계, 혁신 생태계 등으로 논의가 발전하였으며, 정책환경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태계적 관점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활발해졌다. 즉 정책생태계는 ‘다른 정책들과의 밀접한 연결과 수많은 행위자들과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외부환경 또는 다른 정책결정체제와도 상호작용하는 과정’(김기형, 2009:282)이며, ‘단편적인 선택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인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주선옥, 2017:158). 최근에는 정책생태계가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혁신을 강조하고 공유가치를 중시하는 적극적 시민참여가 생태계 내에서 관찰되고 있다(<표 3> 참고). 이때 정책생태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은 수요자 기반 참여, 분권적 의사결정 등 질적으로 변화하는 적응적 거버넌스와 맥락을 함께 하게 된다(주선옥, 2017:159-160).

        
          <표 3> 
				
          

          
            정책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전통적
              	현대적
              	미래지향적
            

          
          
            	이론적 기반
            	경쟁력
            	정책학습, 혁신역량
            	공유가치, 정책생태
          

          
            	체계
            	종속적
            	비종속적
            	상호의존, 복잡성·다양성 관리
          

          
            	절차
            	하향식
집권적
            	상향식(협상)
분권적
            	수요자 기반 참여
분권적 의사결정
          

          
            	특징
            	계획
합리, 능률
틀 내의 사고
승패 게임(win-lose)
가치 사슬
            	검증, 파일럿
효율
틀을 깨는 사고
윈윈 게임(win-win)
가치 네트워크
            	실험
참여자, 인간 중심
틀이 없는 사고
윈모어-윈 게임(win more-win)
가치 창출
          

        

        
          
            자료 : 주선옥(2017:160)
          

        

        

        하나의 생태계는 다른 생태계와의 상하·중복·경쟁 관계를 맺게 되며 유사한 성격의 생태계와 결합하기도 한다.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단일한 생태계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복수의 생태계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생태계의 모습과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생태계의 구성과 활동은 국토교통부·과학기술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 상위 정책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ICT 산업생태계나 창업생태계, 지역 기반의 혁신생태계 등 많은 여타 생태계와 관계를 맺으며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9) 이때 각 행위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주제에 따라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관점·해석·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생태계별 주요 행위자 예시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21)

          
          

          

        

        본 연구와 관련된 생태계 논의 중에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생태계로는 ICT 생태계, 혁신 생태계 그리고 도시 생태계 등을 들 수 있다. 산업 생태계(Industrial Ecosystem)에서 분화한 ICT 생태계는 개별 기업 간의 ‘상생협력’에서 출발하여 IT인프라, H/W, S/W, 콘텐츠 등 IT 산업을 직접 구성하는 요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생태계로 형성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디바이스, S/W, 콘텐츠 등 영역의 구분 없이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IT융합의 ‘개방형 생태계’로 IT생태계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주윤경, 2012: 641-642). 특히 융복합을 통한 IC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플랫폼(Platform) 경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디지털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CT에 의해 촉진된 생태계의 진화와 성장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연결되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융합과 사회적 포용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혁신시스템 개념에 기초한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단일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 거주하는 행위자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이며, 상호 요소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KISTEP, 2017:14-16). 혁신 생태계는 고객,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술, 제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으며, ICT 생태계처럼 정책적으로 플랫폼을 중시한다(정진섭 외, 2020:285). 이와 더불어 혁신생태계에서 혁신적 성장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혁신에 필요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투입 요소(input element)로서의 건강한 지식생태계와 이들 지식을 활용해 산출 요소로 연계시키는 변환 요소(transformation element)로서의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박규호, 2017:202).

        도시 생태계는 생물학적 구성요소와 물리적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하며 자연, 인간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구조물, 사회경제적 도구와 제도, 교통체계를 포함한 각종 네트워크, 에너지의 사용과 물질 변환 등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구조와 기능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체계이론적 접근을 취하는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도시’를 하나의 생태적 단위인 유기체로 보며,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중요시하고,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 독립성, 다양성 등을 향상하는 각종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이때 도시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집중문제, 빈곤, 환경적 불평등, 신도시의 개발과 구도심의 재생, 오염 제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전체 중 일부이며 상호영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과 정책방안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생태도시, 녹색도시, 기후변화대응도시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모델들의 일관된 지향점은 리우회의 이후 주창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고).10)

        
          <표 4> 
				
          

          
            생태도시의 유형 분류
          
          

        

        
          
            
              	생태도시 유형
              	정의
              	주도적 학문
              	주요 과제
              	주요사업 및 활동
            

          
          
            	생물다양성 생태도시(A)
: A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생태도시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서식지 보호, 인간과 자연 공존
            	에코 브릿지, 비오톱, 스텝핑 스톤, 옥상녹화, 동물보호
          

          
            	자연순환성 생태도시(B)
: A+B
            	자연순환체계를 확립 하는 생태도시
            	조경학, 도시계획학, 건축학, 환경공학
            	물질대사, 물순환, 에너지 순환, 교통체계 개편, 환경 오염 저감
            	자연형 하천, 투수성 포장, 중수도, 재생가능에너지, 솔라 시티, 도시농업, 그린빌딩, 자전거도로
          

          
            	지속가능성 생태도시(C)
: A+B+C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도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철학
            	생산소비패턴 변화, 지속 가능성 지표, 환경의식 제
고, 환경정책 선진화
            	녹색소비운동, 지방행동 21, 환경교육, 환경거버넌스, 생태마을,
성주류화, 환경분쟁 저감
          

        

        
          
            자료 : 이창우(2004: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본 연구는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함께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스마트시티 생태계와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연구와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스마트시티’나 ‘생태계(혁신생태계, 도시생태계를 포함)’, ‘탄소중립’, ‘지속가능개발’ 등 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어 관련 연구 성과를 보면, 지난 20여 년간 상당히 많은 선행 연구가 누적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기본적인 목표가 기본적으로 친환경 지속가능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된 연구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거나, 융복합 차원에서 ICT와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결합하는 경우, 생태계 차원에서 혁신 활동과 도시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탐색하는 경우 등을 선행연구의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시티의 개념적 진화와 변천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명구·이창수(2015)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발전시키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 정의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에 새로운 기술과 규칙을 결합하여 집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밀집 폐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강명구·이창수, 2015:61-62).11) 배성호(2019)는 열린 도시 공간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면서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 도시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확산의 발생과 정책도입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탁성숙·권기헌(2021)은 미래지향적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학습의 통로로서 정책 관련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탁성숙·권기헌, 2021:373). 한편 김명진(2020)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스마트시티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는데, 시군 자체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예산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원복·정우성(2020)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의 수용력을 분석하면서 융복합 기술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적용 확산과 유용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적 산업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다(이원복·정우성, 2020:148-149). 하지만 박준·유승호(2017)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스마트’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성과 확장성 덕분에 기존도시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를 흡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때 경제 수요와 수출시장 확대를 고려한 정부 정책집행으로 인해 스마트시티가 지니는 삶의 질 제고와 사회발전 기제로서의 가능성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박준·유승호, 2017:148).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법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 중 김나현(2020)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은 기술적인 지원이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법제도적인 토대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2)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연구한 장환영·김걸(2019)은 현행 지자체 조례가 시민·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창의성 확보, 민간기업 지원 등 산업활성화 촉진, 정보연계 및 통합 촉진,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지원, 스마트시티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하면서 대대적인 조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환영·김걸, 2019:20-21).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작동구조와 국가정책의 변화를 파악한 장환영 외(2022)는 사업구조적 관점에서 사업관리방식, 개별 사업의 관리운영 및 성과검증, 지역균형, 공적기능 공유 측면에서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있다. 임희지 외(2020)는 서울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분석하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서울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측면과 실현화 측면에서 법·제도와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임희지 외, 2020:80-85).

        도시생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 중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 도시’ 등으로 용어는 다르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의 생태적 접근 연구(김대희·이채식, 2004),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연구(이재준, 2009), 기성 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탄소중립도시로의 조성(임희지 외, 2009),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김유민·이주형, 2013), ‘녹색도시’의 개념 정립과 실현 방향 설정 연구(이동철 외, 2013),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유상엽·이정우, 2019) 등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조지혜·최희선 외(2021)는 도시 단위에서의 순환경제 접근을 통해 자원의 스마트 지속가능 관리를 고려한 도시 공간계획, 시스템, 관리전략 등의 추진체계 도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 문화, 교육, 산업화 촉진을 넘어 도시의 공간구조, 경제구조, 기술개발 전반을 함께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지혜·최희선 외, 2021:166-168). 한편, 최희선 외(2020a)는 스마트도시가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과정에서의 정보보호, 도시발전의 목표와 지역적 여건,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한 스마트기술의 도입과 활용,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발전 수준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모델의 개발, 지속가능성과 스마트의 교집합 영역의 구성요소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최희선 외, 2020a:125-126). 순희자·김형주(2014)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모형을 제시하면서 절차적 연계와 가치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이상윤·윤홍주(2016)는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스마트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는데, 스마트 생태도시에서는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선진적인 ‘빅데이터 행정공간정보화 ICT수질오염방재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범현 등(2018)은 스마트 도시재생이 도시재생의 한 유형이며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 위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스마트 도시시설 설치과정의 제도적 확립과 스마트 도시시설 모듈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 도시시설 사업의 의제처리 등을 강조하였다(이범현 등, 2018:65-66). 이와 달리 여관현·이미숙(2021)은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점검해보면 스마트시티(생태계)에 있어서 많은 선행연구는 사회기술적 관점이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매우 많았지만, 환경이나 생태적 차원을 연결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생태나 지속가능사회에 담론의 주안점을 두는 경우 사회경제적 관점의 보완이나 첨단기술 활용·대안 제시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고려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즉 아직까지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패러다임을 조화시켜 대안을 탐색하려는 통합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여겨진다.13) 14) 하지만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박창석 외, 2020), 경기도 저탄소녹색도시 계획기준 연구(이성룡 외, 2011),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고재경 외, 2021), 스마트시티 그린인프라 시스템 개발 방향 연구(현경학, 2017), 스마트시티 지역 맞춤형 리빙랩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날리지웍스(주), 202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연구(박창석·신지영 외, 2020; 신지영·박창석 외, 2021) 등과 같이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수준의 연구 활동은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온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의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개념을 정책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융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업과 활동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질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삼각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행위자들의 활동과 성과를 살펴본다.15) 또한,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 중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이하 ‘세종5-1생활권’)’와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이하 ‘부산EDC’)’의 구축과정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탄소중립 생태계로서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두 사업은 프로젝트 진행 중인 관계로 성과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어 파악할 수밖에 없었으며, 추진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발전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Ⅲ. 한국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및 국가 시범도시 현황 분석
      
        1. 한국 스마트시티 추진성과 및 최근 동향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스마트시티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용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로 인식되었다.16)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처 수단이라는 점과 함께 산업의 혁신성장,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이승우·허윤경, 2020:5). 스마트시티가 2010년 이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규모는 연평균 13.8% 성장하여 2026년에는 8,737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정회훈, 2022:1). 이에 각국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신산업 육성과 도시혁신 모델로 공공주도방식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2019:12)는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스마트시티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태동기로 볼 수 있는데, U-City법이 제정(2008년)되고 제1차 U-City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1995~),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00~) 등 개별 사업이 진행되었고, 동탄 U-City(2002-2007), 상암 DMC(2003-2010), U-파주(2004-2009)와 같은 사업들이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를 표방하며 추진되었다. 2단계는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성장기이며, 공공을 중심으로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정보 및 시스템 연계사업이 추진되었다(국토교통부, 2019:12). 스마트 서비스는 2014년 기준으로 방범·방재(35%)와 교통(32%) 등 2개 분야가 67%를 차지하여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지만, 3단계가 시작하는 2018년에는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3단계는 U-City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고도화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작성(2017.1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2018.1),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 수립(2019.7)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한국판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하였다.17) 현재 3차 종합계획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비전하에 3대 목표(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도시 조성,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4대 전략(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과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표 5> 참고).

        
          <표 5>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
          
          

        

        
          
            
              	구분
              	1단계 (~2013)
              	2단계 (2014~17)
              	3단계 (2018~)
            

          
          
            	목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 문제해결
혁신생태계 육성
          

          
            	정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개별 서비스분야 내 정보활용
            	수평적 데이터 통합
제한적 양방향
            	다자간 · 양방향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
            	폐쇄형 (Silo 타입)
개별 서비스 단위
            	폐쇄형 + 개방형
유관기관 간 제한적 정보공유
            	폐쇄형 + 개방형 (확장)
민간과 공공정보 공유·활용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
            	중앙정부(개별) + 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 + 지자체(확대)
          

          
            	대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 + 기존도시(일부)
            	신도시 + 기존도시(확대)
쇠퇴도시 포함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투자 재원
            	택지개발 사업비
            	중앙정부 + 지자체 예산
            	중앙+지방+민간기업 예산
          

        

        
          
            자료 : 국토교통부(2019:12)를 재구성
          

        

        

        인프라 구축 중심의 U-City와 달리 스마트시티는 시민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기에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요소가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사회 혹은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국토연구원, 2016)18)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U-City 중심의 1단계 시기까지는 관련 법 제정, 신도시 시범사업 추진, 연계시스템 수출 등 선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Top down), 시민체감형 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한계를 노출하였고, 2014년 이후 정책여건의 변화, 스마트시티 진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업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19) 이와 관련해 스마트시티의 출발은 매우 빠른 편이었지만,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운영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달리 점차 경쟁력 자체는 낮아지는 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진상기, 2019).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례에 걸쳐 스마트도시법을 개정(2018.7, 2019.4)하여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규 사업을 위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신도시와 기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시민과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체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생태계 개념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6> 참고).

        
          <표 6> 
				
          

          
            현행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사업 현황
          
          

        

        
          
            
              	구분
              	사업기간
              	목적
              	주요 개발 내용
              	대상 도시
            

          
          
            	국가 시범 도시
            	2018~
현재

*2024년 입주예상
            	•백지 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실증·접목하여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스마트시티 조성지역에 서비스 로드맵 마련, 스마트서비스 구축, 선도지구 조성 등
            	세종시 부산시
          

          
            	스마트 도시형 도시 재생
            	2017
~현재
            	•현재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진행 (예, 드론을 활용해 야간 및 등하굣길 등을 감시하고,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등)
            	고양시, 조치원, 포항시, 남양주시, 부평구, 사하구, 순천시 등
          

          
            	스마트 챌린지
            	2018
~현재
            	•(시티) 대도시 대상 종합서비스 발굴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솔루션)를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
•(타운) 중소규모 도시 특정구역의 스마트타운 조성 및 솔루션 실증
•(솔루션) 실증을 통해 검증된 대표서비스를 지자체에 보급
            	•(시티) 대도시 전역(대규모)종합서비스 발굴
•(타운) 중소규모(지자체) 특화 서비스 발굴
•(솔루션)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확산 (※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2021년도 본사업 진행)
            	•(시티) 전국 시도 4개 내 외 선정 (‘21년 예비사업 기준)
•(타운) 전국 시군구 4개 내외 도시
•(솔루션) 전국 시군구 23 개 지자체 (‘21년 기준)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2015
~2022
            	•행정, 방범, 교통, 재난망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으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
            	•1. 지자체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 2.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4. 신규 연계서비스 개 발 및 보급, 5.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구성 및 운영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원도 태백시 등 108개 지자체
          

        

        
          
            자료 : 날리지웍스(주)(2022:58), 스마트시티종합포털(smartcity.go.kr) 내용 재구성
          

        

        

        현재 국가 중장기 전략과제로 계속 시행 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는 스마트시티가 핵심적으로 연계·추진되고 있는데, 디지털·그린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기반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승우·허윤경, 2020:).20) 또한, 지역균형 뉴딜(2020.10)에도 포함되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표 7> 참고).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부과제로 메가시티와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표 7>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획
              	분야
              	세부과제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全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新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 현장
에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 추진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등 안전 진료 체계 구축과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강화 등
          

          
            	SOC
디지털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분야에서 C-ITS 등 각종 시스템·센서 구축 및 설치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시범 도시 조성, 실시간 통합관제센터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육상물류, 해운물류, 유통, 물류 R&D 분야에 스마트시스템 도입 및 기술개발
          

          
            	그린 뉴딜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먹는 물 관리 강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지능형 전력 계량기 보급 등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C-ITS 구축,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등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지방비 매칭사업 등)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ZEB 가속화 추진(서울)등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 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등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 추진하는 사업
          

        

        
          
            자료 : 이승우·허윤경(2020:14-17)의 발췌·정리.
          

        

        

      

      
        2. 국가 시범도시 사업 주요 추진 현황
        국가 시범도시 사업은 2018년 1월 29일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와 함께 세종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가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그림 2> 참고). 국가 시범도시는 도시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하는 전략의 세부과제로서 신규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주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은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 우수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4차산업혁명의 발전 계기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관계부처합동, 2018; 황종성, 2018:23).

        
          
          

          <그림 2>  
				
          

          
            세종5-1 생활권(좌)·부산 에코델타시티(우)의 공간계획 비교
            자료 : 5G포럼(2022:145-146) 재구성.

          
          

          

        

        현재 정부는 국가 시범도시를 미래 융복합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신산업을 창출하며, 민간기업·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기업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관련 113개 대·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창립 회원사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지자체·사업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중이다(국토교통부 외, 2019). 이와 함께 기존의 ‘도시계획전문가+사업시행자’ 방식의 도시조성에서 탈피하여 ‘혁신 마스터플래너(MP)+전문가 지원’ 중심 추진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SPC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국가 시범도시 사업부지를 규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 사업에 많은 정책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1) 세종 5-1생활권 국가 시범도시 추진 현황 
          세종5-1생활권은 세종시 합강리 일원의 약 83만평의 면적에 계획인구 22,585인을 수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3대 가치로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제시하며, 7가지 혁신요소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생활과 안전 등을 제안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5G포럼, 2022:141). 세종5-1생활권은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저장하고 통합관리하는 도시 데이터를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해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1) 또한, 시민참여 기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민간-시민간 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제공·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구현 등 시민이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는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세종5-1생활권은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4차산업혁명위·관계부처합동, 2018:33).

        

        
          2)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 현황
          부산 EDC는 부산 강서구 일원 약 84만평에 조성할 계획이며 8,500명의 계획인구가 거주할 계획이다. 부산EDC가 제시하는 비전은 ‘사람,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성장 도시’이며, 핵심가치로 ‘4차산업혁명 기술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들고 있다. 부산EDC는 3대 특화전략으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인 ‘스마트 Tech 시티’, 친환경 물 특화 도시인 ‘스마트 Water 시티’,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인 ‘스마트 Digital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EDC는 5대 혁신산업(공공자율혁신, 헬스케어·로봇, 수열에너지, 워터에너지사이언스, 신한류 VR/AR)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부산EDC 홈페이지). 또한, 기술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를 위한 미래 도시운영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으며(5G포럼, 2022:147),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인·사회·공공·도시 등 4대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Ⅳ.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 생태계의 개념적 방향성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 기술이 적용된 도시가 아니라 인적 자원과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ICT 기반의 도시이다(Hollands, 2008; 경정익·이재웅. 2020). 스마트시티는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네트워크라는 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결합한 스마트화된 사회이므로(Giffinger et al. 2007), 정책을 집행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생태 측면이 정책맥락적 관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업의 공식 비전과 목표는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과 제도가 집행되는 시점의 시대적 핵심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융합기술의 활용 확대, 도시 내부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연계로 도시 의제의 확장, 다양한 참여자들을 인정하는 거버넌스 개편 등이 작용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스마트시티는 전통적 도시관점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중심의 스마트시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생태계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8> 참고).22)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과정에서 도시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민과 민간 중심의 집행, 예방적·선제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개념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발전적으로 내재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의 정책맥락의 흐름 속에 다양한 형태의 기술·환경·사회 변화를 전제로 하는 도시 모델을 제시, 집행했음에도 뚜렷한 차별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전락하는 중이 아닌지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23)

        
          <표 8> 
				
          

          
            도시문제 해결에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구분
              	전통 도시 관점
              	스마트도시 관점
            

            
              	유비쿼터스 시티 (초기)
              	기술중심 스마트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관점
            	도시경영, 도시공학
            	ICT 기술의 접목
            	거주자 편의성과 삶의 질 제고
            	친환경, 생태적 도시관리
          

          
            	중심
            	각종 문제 대응 및 해결
            	ICT기술 도입·적용, 부가가치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 혁신 활동 강화
            	생태계 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기술
            	도시건축, 도시공학
            	개별 ICT기술 간의 결합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의 융합
            	다학제적 융합기술 활용
          

          
            	주요정책
            	도시균형 추구, 분야별 각종 현안 해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확산
            	사람 중심 도시 건설
거주자 편의성 증대
            	융복합기술 접목
녹색,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도시
          

          
            	정책협력 방식
            	관료제 중심, 계획·집행기능 중심
            	정부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협업과 소통(부분적) 공공주도-민간참여
            	개방형 생태주의 시각 시민주도-양방향소통
          

          
            	주요
패러다임
            	도시 패러다임 중심
            	도시＋기술 패러다임 병행
            	도시＋기술
패러다임 결합
            	도시＋기술＋환경 패러다임
융합·일체화
          

        

        
          
            자료 : 저자 작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과학에 근거한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들고 있다(박영석 외, 2021). 이때 제기되는 시장 주체들의 저탄소 경제활동 유도와 민간주도(private initiative)의 기술혁신에 대한 장기적·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한다. 즉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가 목표지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 형태로 발전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 참고).

        
          
          

          <그림 3>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통합적 연계방향
            자료 : 최희선 외(2020a:106).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의 추진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탄소중립 활동’이 신도시 건설과 기성 도시의 각종 사업에 가장 핵심적이고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급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추진 성과가 주요국보다 뒤늦은 우리나라의 정책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24) 본 연구는 최희선 외(2020a)와 반영운(2021)의 연구에 기반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의 정의를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융복합기술 기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스마트도시이며, 관리 정책과 제도, 추진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생태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스마트시티 생태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과 주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공간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본다. 즉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는 도시라는 공간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특정 분야(완화 또는 적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이전 사업들과 달리 전 분야에서 동시에 달성목표를 함께 구현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새로운 사회·문화·경제·환경 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탄소중립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생태계 관점으로 인식하면, 도시의 진화 측면과 접목하여 제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과 산업에 참여하는 개체들과 구성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해 낼 수 있고,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전략을 확인해 갈 수 있다.25) 즉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내 혁신산업의 구성 행위자와 그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식과 전략들을 동태적으로 관찰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생긴다. 그리고 정책의 기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읽을 수 있는 정책지도 작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라는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 조직 등의 사회적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술, 전략, 지식과 같은 무형의 개체도 연구 대상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다(정동일, 2009: 178-179; 한세억, 2013; 구미현 외, 2012). 최근 김익회 외(2019)는 Katz & Wagner(2014), Mulas et al.(2015)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인적·물리적·가상·경제적 자산, 제도 및 사회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 네트워킹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성에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인 사회적·물리적 인프라와 분야별 서비스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생태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는 기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과 달리 정책과정이라는 큰 들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주체가 어떠한 정책 기반으로 핵심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 부문으로 한정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공-민간의 활동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정책의 연계·확산을 거버넌스 수준별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가 주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서의 문제점과 현행 계획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이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친화적 개념이자 정책수단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책 현장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에는 기반기술과 인프라 조성, 서비스 개발 등의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한 상황이며, 환경과의 연계는 후순위라고 하겠다(KISTEP, 201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23-24). 기술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정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사회·인간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하도록 지속가능성과 생태학적 관점을 내재화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그림 4> 참고). 한편 이러한 노력이 유지되려면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분명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탄소저감 중심의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통합적 고려에 대한 개념도
            자료 : 이동철 외(2013: 136).

          
          

          

        

        두 번째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와 구축과 관련된 입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규범 상의 체계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계속 지적된 법제간 충돌문제는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 구축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법률이 일률적으로 규제나 지원이라는 한 방향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대상에 대한 촉진과 활성화와 같은 지원법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법제는 보전과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환경 법제가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스마트도시법’의 상당한 내용이 규제의 완화나 사업의 유연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약을 받거나 별도의 규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김나현, 2020:77-78). 문재인 정부에서 스마트도시법에 국가시범도시 안에서의 규제특례 부분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조항을 신설(2019.11)하는 등 법개정 작업에 나섰던 것은 정책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는 애로점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규제개선과 부분적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전략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재검토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정책 기반 마련에서 요구된다.

        세 번째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별 혁신전략을 도출하고, 정책 주체들이 각 전략별 하위 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상도시 플랫폼 구축 전략, 혁신기업 육성 전략, 도시환경 조성 전략, 스마트인프라 구축 전략, 데이터 생성·관리와 개방전략, 인력 양성과 커뮤니티 지원 전략, 핵심기술 개발전략, 스마트에너지 전략, 재정 전략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지난 10여 년간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구축과 기후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국가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나섰지만, 소관 부처·전략·계획 간에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책 지향점이 상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개별 추진에만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따라서 각 전략이 가지는 하위 계획이 타 부문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결되도록 구성,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유연하고 탄력적 정부 시스템의 구축·운용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네 번째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가 시범도시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요건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당면과제로 꼽고 있다(부산시외, 2018:139; 국토교통부 외, 2019; 김준수, 2020:33).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 기술 및 시장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겠다. 따라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가 겪는 재정압박, 신기술에 대한 규제로 서비스 상품화 지연 등 기존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정비(다양한 수익모델 마련,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26)

        다섯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달성하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시운영의 주체이지만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한계로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관리에 난항을 겪었다(국토교통부 외, 2019:236).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로의 변화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사회통합과 친환경 목표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상대·정유선, 2018).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에서는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광역-기초 지자체간 업무, 담당인력, 예산 분담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사업 집행역량에는 한계가 있기에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영시스템 측면에서도 스마트시티 구축 지역 외의 도시 시스템과 연계 없이는 온전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기존 시스템을 스마트 환경변화에 맞춰 혁신할지 고민하여야 한다.27)

        여섯 번째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과 연동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는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10-2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 기간에 도시 인프라의 구축과 혁신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인구감소, 도시 쇠퇴, 행정체제 개편, 인프라의 노후화, 서비스 수요와 대상 변화,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연동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계획의 수립·집행이 이뤄졌는지를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 론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의 70~80%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부문의 탄소절감 정책이 전 지구적인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정부는 첨단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실현하고, 동시에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계획 중이다. 이때 스마트시티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사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기술 패러다임과 환경패러다임을 결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개념적으로 탐색,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지향적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기술발전에 기초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들의 인식 전환, 현행 입법체계의 종합적 재검토와 체계 정합성 문제의 해결, 생태계 구성요소별 혁신전략의 도출과 하위 계획간 연계, 시장의 참여유도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대응시나리오 작성과 연동계획의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학습과 자발적인 참여이다. 기후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 가지는 의미, 기술의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시민이 하나의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개념적 탐색이 문헌 조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탄소중립에 있어서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영향 관계를 계량적으로 정교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생태계 구성요소별로 사례 검토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최근 사례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이 아직 구축과정 중이라 관련 자료에 접근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도 연구 진행상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 있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며, 후속 연구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발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Notes
      
        1) UN의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이 전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 167개 주요 도시 중 온실가스 배출 상위 25개 도시(15%)가 전체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조선일보, 2021.07.12.기사).
      

      
        2) 정부는 “탄소중립”을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로, “탄소중립 사회”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3항 및 4항).
      

      
        3)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로 권고하였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세계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반면 오채운 외(2021:318)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술 용어를 구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술”인 저배출기술(low emission technology), “기술의 운영(operation) 시 온실가스를 제로 또는 아주 무시할 정도로만 배출하는 기술”인 제로배출기술(zero-emission technology), “대기 중으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기술”인 네거티브 배출기술(NET, negative emission technology)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각 배출기술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적성을 가진 기술로, 환경적 친화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경제적 및 사회적 친화성은 배제된 용어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오채운 외, 2021:319).
      

      
        5) 반영운(2021)은 이와 관련하여 ICT 기기·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저감기술 개발, 에너지중립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예측 모델 개발, IoT와 AI 기술접목을 통한 물관리의 디지털화, 공간정보 매핑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탄소중립기술 기술센터 구축, 플랫폼 구성, 커뮤니티 조성 등을 들고 있다(반영운, 2021:49-50). 
      

      
        6) Lasswell에 의해 처음 시작된 정책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책학 관점에서 볼 때,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존성 확보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국가적 공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공공성은 그 어느 다른 정책에 비해 그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7) 분야별 생태계 연구를 분석한 강현정(2020)은 생태계의 기본적 개념을 공유하더라도 각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며,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생태계의 공유되는 특성에 대해 관점과 용어는 다르나 유사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현정, 2020:186).
      

      
        8)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정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정책지식으로 정의하고, 정책지식생태계를 ‘정책지식을 만들어 내는 주체, 지식의 이용자인 정부의 중요 의사결정자, 그리고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같이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와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9) 예를 들어 지식생태계의 각 구성요소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적용하면 크게 행위자, 제도, 물리적 기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지식창출의 주체이자 암묵지의 소유자인 ‘행위자’는 산-학-연-관등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지식공동체/인적 네트워크/전문적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인력을 포함한다. ‘제도’는 법제, 계획, 지침, 정책 등 공식적 제도와 행동 양식, 관례,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를 망라하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지식 네트워크/민-관 파트너십 등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물리적 기반’에는 장소와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의미하는데 예산 및 경제적 지원, 지원센터와 같은 지식기반/기술 네트워크/ R&D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34)
      

      
        10) 생태도시는 ‘자연성’, ‘자급자족성’, ‘사회적 형평성’, ‘참여성’, ‘미래성’ 원칙을 추구하며, 친환경적으로 녹색도시(Green City)를 표방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족도시(Self-sufficient City)를 의미한다(좌중언·박태원, 2018:186). 이러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계획과정에서의 발전적이고 점진적인 태도, 지역간 상호의존성의 충분한 고려, 다른 분야의 계획과 변화에 대한 충분한 연계,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배려 등이 요구된다.
      

      
        11) 한세억(2018: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제도가 공진화한다고 보면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의 제도화,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촉진, Co-creation 기반에서 입법추진방식의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12)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을 참여·진행하는 지자체에 있어서 공모사업 진행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타법규정과의 충돌, 권한의 문제, 정보공유,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조기 도입할 경우 실패 가능성의 책임부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나현, 2020:70).
      

      
        13)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와 같이 연구 대상 검색을 더욱 좁힐 경우는 공학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실증·설계 연구 등을 상당수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14)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려할 측면이 차이가 나지만, 스마트시티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 인프라 기능향상 및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지향점에서는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Mulligan & Olsson, 2013). 
      

      
        15)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기술중심적 관점이 바탕이 되는 스마트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피플, 스마트 데이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에너지, 환경 등의 요소가 제공서비스 내에 일부분으로만 반영된 상황에서 앞서 구성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내용을 행위자들의 활동과 성과에 포함하여 시사점으로 살펴보았다.
      

      
        16)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 트랜드로서 지속가능성 도시나, AI 도시와 같이 어떤 결과적 모습 또는 목적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의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문제의 해결 과정으로서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한다(Gil-Garcia J. R. et al. 2013; 강명구·이창수, 2015: 47). 이는 다양한 목적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스마트시티 개념을 실무 차원으로 정의하는 것에 원인이 있지만,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기술발전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나타나는 스마트시티 개념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ICT 인프라를 결합시킨 지능형 도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도시부문을 네트워크화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Malek, 2009; Washburn D. et al., 2010).
      

      
        17)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 정보 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스마트도시법 제2조)”로 표현하면서 포괄적인 용어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18) 도시서비스는 복합적인 측면이 많아서 한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융합해야 한다. 이는 U-City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City 추진사업 당시 성공의 핵심 요건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을 꼽았지만 도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은 쉽지가 않았고, 표준 부재, 서비스 간 호환성 미비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김화종, 2017).
      

      
        19)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발표 등 국가 도시개발 정책을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의 형태로 변경하였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을 토대로 첨단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되었던 U-City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정회훈, 2021:36). 또한, 기술발전과 기존 도시진화모델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모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추진 주체의 역할도 변화해야 했지만 한 박자 늦은 대응으로 뒤처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기술주도방식(스마트시티 1.0)과 도시 주도의 기술 적용(스마트시티 2.0)을 넘어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파트너십 형성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시민공동창조(스마트시티 3.0)를 지향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뉴딜’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에 당연히 포함해야 할 SOC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이승우·허윤경, 2020:18).
      

      
        21)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현은 각 단계별로 이어지는데 학습기간(’19-’23), 적용기간(’24-’28), 운영기간(’29-’33)으로 구분하고 있다.
      

      
        22)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는 EU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에 1990년 수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0% 개선한다는 ‘20-20-20 Goals’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55% 순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 시티 및 커뮤니티에 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EIP-SCC)’은 미래의 도시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계와 유럽 도시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행위자들을 한데 모으는데 기여하고 있다.
      

      
        23)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탄소중립도시 등을 모델로 천명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올해 환경부(2022)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시작하며 해당 도시의 개념을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환경부, 2022:4). 해당 사업은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도시환경정책·사업과 차별화를 추구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환경부, 2022:4). 
      

      
        24)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개념 정의로는 최희선 외(2020a)의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와 반영운(2021)의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를 들 수 있다. 최희선 외(2021a)의 경우 기술발전과 도시발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스마트시티가 발전하는 거시적인 이념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비교적 장기모델의 성격이 강하여 빠른 성공모델 발굴과 성과창출을 모색하는 정부 방향과 다를 수 있다. 반영운(2021)은 미래도시 모델로 ‘빅데이터, AI, IoT를 활용하여 부문별 주체들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제로화하면서,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성, 운영, 관리되는 도시’로 제시하고 있다(반영운, 2021:48). 이는 목적성으로 보면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생태계적 속성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25) 이때 ‘성장’은 기존의 경제적 도시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도시를 제안한 신지영·박창석 외(2021)의 경우, 삶의 질, 환경의 질, 지역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규모를 인구변화에 맞춰 축소하는 도시관리 전략으로 ‘스마트 성장관리(smart growth management)’를 언급하며, 도시 쇠퇴나 방치가 아닌 질적 성장과 주민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다(신지영·박창석 외, 2021:27).
      

      
        26) 김준수(2020:33)는 부산 EDC사업의 SPC에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 수익을 포함한 SPC 운영 수익모델 마련과 스마트 혁신기술(스마트 홈, 스마트 쇼핑 및 스마트 병원) 도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도입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발생을 분석한 탁성숙·권기헌(2021:371-374)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정 지역공간에 성과가 한정되어 다른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섬세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5G포럼(2022). 『스마트시티 백서』, 5G포럼.
        

        
          	
            
              2. 
            
          
          	강명구·이창수(2015). “스마트도시 개념의 변화와 비교: 서울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4): 45-64.
        

        
          	
            
              3. 
            
          
          	강현정(2020). “생태계 연구 리뷰를 통한 정보기술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 『Information Systems Review』, 22(1): 183-198.
        

        
          	
            
              4. 
            
          
          	경정익·이재웅(2020). “제4차산업혁명시대 도시재생의 스마트정보기술 도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부동산분석』, 6(1): 81-100.
        

        
          	
            
              5. 
            
          
          	고재경·이정임·김동영·김한수·강식·황중호·임종빈·정승용·장현숙·예민지·황지현(2021).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경기연구원.
        

        
          	
            
              6. 
            
          
          	관계부처합동(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안)』, 관계부처합동.
        

        
          	
            
              7. 
            
          
          	구미현·이동근·정태용(2012). “정책형성단계에서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5(5): 85-102.
        

        
          	
            
              8. 
            
          
          	국토교통부(2019).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국토교통부.
        

        
          	
            
              9.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LH한국토지주택공사(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10. 
            
          
          	국토연구원(2016).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세부) 최종보고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11. 
            
          
          	김기형(2009). “정책연구에서 복잡성 이론의 유용성 및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7(2): 281-312.
        

        
          	
            
              12. 
            
          
          	김나현(2020).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법적 과제”, 『법학논총』, 48: 69-96.
        

        
          	
            
              13. 
            
          
          	김대희·이채식(20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161-174.
        

        
          	
            
              14. 
            
          
          	김명진(2020). “경기도 스마트시티 육성을 위한 정책수요파악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1): 59-69.
        

        
          	
            
              15. 
            
          
          	김유민·이주형(2013).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3(2): 131-139.
        

        
          	
            
              16. 
            
          
          	김익회·이재용·서연미·이정찬(2020).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활성화 전략과 과제”. 『국토정책 Brief』, 755, 국토연구원.
        

        
          	
            
              17. 
            
          
          	김익회·이재용·서연미·이정찬·정미애·김부연(2019).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18. 
            
          
          	김준수(2020).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계획”, 『Urban Planners』, 7(2): 29-33.
        

        
          	
            
              19. 
            
          
          	김태경·봉인식·이상대·이성룡·황금회·김성하·남지현·옥진아·권대한·정지이·정천용·박성호·이혜령·최혜진·장용혁·조희은·황선아·정효진(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전략』, 경기연구원.
        

        
          	
            
              20. 
            
          
          	김화종(2017). “딥러닝 시티: 스마트 시티의 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제안”, 『정보화정책』, 24(4): 79-92.
        

        
          	
            
              21. 
            
          
          	날리지웍스㈜(2022). 『스마트시티 지역 맞춤형 리빙랩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및 실증 기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2. 
            
          
          	녹색기술센터(2017). 『기후기술분류체계 마련 연구』, 녹색기술센터.
        

        
          	
            
              2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4. 
            
          
          	대한민국정부(202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5. 
            
          
          	미래창조과학부(2014). 『창조경제 시대 한국형 지식생태계 설계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6. 
            
          
          	박규호(2017).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의 혁신 활성화 여건에 관한 고찰”, 『동향과 전망』, 110: 197-225.
        

        
          	
            
              27. 
            
          
          	박영석·강구상·장영욱·김승현·이효진(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1): 1-15.
        

        
          	
            
              28. 
            
          
          	박준·유승호(2017).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1): 128-155.
        

        
          	
            
              29.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2020).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 
            
          
          	박창석·최희선·주문솔·진대용·송슬기·김동현·김오석·변미리·안영수·오충현·이재경·이창훈·전재경·조기혁·차진열·최상진·최윤의·최정석·한우석(2020).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1. 
            
          
          	반영운(2021).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안”, 『국토』, 479: 45-52.
        

        
          	
            
              32. 
            
          
          	배성호(2019).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지역연구』, 35(3): 25-32.
        

        
          	
            
              33. 
            
          
          	부산광역시·K-water·부산도시공사(2018).『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안)』, 부산광역시·K-water·부산도시공사.
        

        
          	
            
              34. 
            
          
          	삼성경제연구소(2006). 『한국 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35. 
            
          
          	순희자·김형주(2014).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국내·외 생태도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59: 217-230.
        

        
          	
            
              36. 
            
          
          	신지영·박창석·박현주·송지윤·김나윤·송지연·이재경·한대정·송원경·김휘문·이현정·김태현·박윤미·최정석(202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Ⅱ)』, 한국환경연구원.
        

        
          	
            
              37. 
            
          
          	여관현·이미숙(2021).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 함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연구』, 25(2): 21-47.
        

        
          	
            
              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21). 『유망시장 Issue Report: 스마트시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9. 
            
          
          	오채운·안세진·민경서(2021). “기후변화 대응 기술용어 개념의 특징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4): 307-332.
        

        
          	
            
              40. 
            
          
          	오철호·장현주(2009). “정책연구와 생태계: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 
            
          
          	유상엽·이정우(2019).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개념적 연구”. 『도시행정학보』, 32(3): 81-96.
        

        
          	
            
              42. 
            
          
          	유재미·오철호(2011). “지식생태계 연구 경향, 한계 그리고 제언”. 『정보화정책』, 18(4): 3-21.
        

        
          	
            
              43. 
            
          
          	이규용·이민아(2021).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G7 국가 탄소중립 기술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GTC FOCUS』, 2(1).
        

        
          	
            
              44. 
            
          
          	이동철·손세형·김도년(2013). “‘녹색도시’의 개념 정립과 실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121-137.
        

        
          	
            
              45. 
            
          
          	이범현(2017).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도시정책 과제”,『국토』, 427: 27-32.
        

        
          	
            
              46. 
            
          
          	이범현·김성수·이승욱·이정찬(2017).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7. 
            
          
          	이범현·남성우·김영현(2018). “주민 요구와 도시재생을 고려한 스마트 도시시설의 정비방안: 부산광역시 감천2동을 대상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지』, 19(5): 51-68.
        

        
          	
            
              48. 
            
          
          	이상대·정유선(2018). “지역발전정책의 핵심과제 변화와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정책의 적용 가능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3): 23-38.
        

        
          	
            
              49. 
            
          
          	이상윤·윤홍주(2016). “스마트생태도시와 유비쿼터스 행정공간정보화연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질오염 재난방재 측면에서”.『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11(9): 827-840.
        

        
          	
            
              50. 
            
          
          	이성룡·이외희·장윤배·고재경·이동훈(2011).『경기도 저탄소녹색도시 계획기준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51. 
            
          
          	이승우·허윤경(2020). “스마트시티 추진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방향”,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2. 
            
          
          	이시경(2017). “생태도시의 정책가치에 관한 시론: 생태성·순환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18(2): 1-32.
        

        
          	
            
              53. 
            
          
          	이원복·정우성(202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54. 
            
          
          	이재준(2009).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국토』, 332: 26-37.
        

        
          	
            
              55. 
            
          
          	이창우(2004). “생태도시란 무엇인가”, 『2004년 생태도시만들기캠페인 제2차워크샵 발표자료집』, 한국환경운동연합.
        

        
          	
            
              56. 
            
          
          	임희지·손기민·김운수(2009).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 개발지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7. 
            
          
          	임희지·주재욱·윤서연·유정민·한영준·진화연(2020). 『서울시 스마트시티 주요사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58. 
            
          
          	장환영·김걸(2019). “스마트시티의 이슈 분석을 통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3-22.
        

        
          	
            
              59. 
            
          
          	장환영·장은미·김지원·편무욱(2022). “사업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개선 이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1): 41-54.
        

        
          	
            
              60. 
            
          
          	정동일(2009).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한국사회학』, 43(2): 166-202.
        

        
          	
            
              61. 
            
          
          	정진섭·유혜방·김장훈(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의 혁신 생태계와 대학의 역할: 충청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0(2): 281-294.
        

        
          	
            
              62. 
            
          
          	정회훈(2021).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792,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63. 
            
          
          	정회훈(2022). “스마트시티 글로벌 동향”, 『주간 KDB 리포트』, 960,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64. 
            
          
          	조지혜·이창훈·신동원·고인철·김수현(2021).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5. 
            
          
          	조지혜·최희선·신동원·김병석·윤성지·박설연·김정곤·김태형(2021). 『순환경제를 고려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체계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66. 
            
          
          	좌중언·박태원(2018). “친환경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정책기준 선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도시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9(3): 183-206.
        

        
          	
            
              67. 
            
          
          	주선옥(2017). “정책생태계 리질리언스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 153-182.
        

        
          	
            
              68. 
            
          
          	주윤경(2012).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IT생태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2012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9. 
            
          
          	진상기(2019).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도입 필요성 분석”, 『정보화정책』, 26(3): 69-89.
        

        
          	
            
              70. 
            
          
          	최희선·박창석·신동원·송슬기·김귀곤(2020a). 『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1. 
            
          
          	최희선·박창석·신동원·송슬기·김귀곤(2020b).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2. 
            
          
          	탁성숙·권기헌(2021). “한국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3): 351-380.
        

        
          	
            
              7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7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의미와 수립방향”, 『KEI 포커스』, 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5. 
            
          
          	한세억(2013).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한·미 전자정부정책 비교분석”, 『정보화정책』, 20(3): 18-42.
        

        
          	
            
              76. 
            
          
          	한세억(2018).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24.
        

        
          	
            
              77. 
            
          
          	한웅용·전은진·손영주(202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방향”, 『KISTEP 이슈페이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8. 
            
          
          	현경학(2017). 『스마트시티 그린인프라 시스템 개발 방향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79. 
            
          
          	환경부(202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환경부(2022.1).
        

        
          	
            
              80. 
            
          
          	황종성(2018).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의의와 발전방향”, 『국토』, 445: 23-29.
        

        
          	
            
              81. 
            
          
          	C. E. A. Mulligan & M. Olsson(2013). “Architectural implications of smart city business model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51(6): 80-85.
			[https://doi.org/10.1109/MCOM.2013.6525599]
		
        

        
          	
            
              82. 
            
          
          	Gil-Garcia, J. R., Pardo, T. A., & Aldama-Nalda, A.(2013, June). “Smart cities and smart governments: Using information technologies to address urban challenges”, In Proceedings of the 14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Government Research, 296-297.
			[https://doi.org/10.1145/2479724.2479728]
		
        

        
          	
            
              83. 
            
          
          	Katz, B., & Wagner, J.(2014). The rise of innovation districts: A new geography of innovation in America. The Brookings Institute.
        

        
          	
            
              84. 
            
          
          	Lasswell, H.(1951). “The Policy Orientation”, in H. D. Lasswell & D. Lerner (eds.), Policy Sci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85. 
            
          
          	Malek, J. A. (2009, October). “Informative global community development index of informative smart city”, In Proceedings of the 8th WSEA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nd Educational Technology, 17-19).
        

        
          	
            
              86. 
            
          
          	Mulas, V., Minges, M. & Applebaum, H.(2015). Boosting tech innovation ecosystems in citi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87. 
            
          
          	R. Giffinger, C. Fertner, H. kramar, R. Kalasek, N. Picheler Milanovi & E. Meijers (2007). “Smart cities: Ranking of European medium-sized cities”, Centre of Regional Science,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88. 
            
          
          	R. Hollands(2008). “Will the Real Smart City Stand Up? Creative, progressive, or just Entrepreneur”, City 12(3): 302-320.
			[https://doi.org/10.1080/13604810802479126]
		
        

        
          	
            
              89. 
            
          
          	Washburn, D., Sindhu, U., Balaouras, S., Dines, R. A., Hayes, N. M., & Nelson, L. E.(2010). “Helping CIOs understand “smart city” initiatives: defining the smart city, its drivers, and the role of the CIO”. Forrester Research. Inc., Cambridge.
        

        
          	
            
              90. 
            
          
          	https://smartcity.go.kr/,  스마트시티종합포털.
        

        
          	
            
              91. 
            
          
          	조선일보(2021.07.21.). “25개 도시가 전 세계 온실가스 52% 배출한다”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7382
        

        
          	
            
              92. 
            
          
          	환경부(2021.12.31.).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3.5% 감소, 7억137만 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666
        

      

    

    

  
    
      
        방민석 futurama@dankook.ac.kr
        2003년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ICT 분야 규제개혁 정책 방향과 시사점(2022)”, “원전 해체기술 획득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의 역할과 연계방안(2021, 공동)”,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2020), “The Vision and Challenge of Government Toward the Smart Society: Lessons from Korea”(2019, 공동)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전자정부, 과학기술정책, 규제개혁, 정부PR 등이다.

      

    

    

  OEBPS/images/big_24_3.jpg
‘GRIZg72





OEBPS/images/data/gri/37195/GRI_2022_v24n3_263_f002.jpg





OEBPS/images/data/gri/37195/GRI_2022_v24n3_263_f004.jpg
HoAgol AR

o @3 X475
NI Z47ts Y

YHH 257158

T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gri/37195/GRI_2022_v24n3_263_f003.jpg
SDGs

X&7HSEN
B
IZHSEA
)

HEtA SMEA|
.
HEEA
A

7 HUZA
Jls0) wH EAlo| wH






OEBPS/images/data/gri/37195/GRI_2022_v24n3_263_f001.jpg
HEY

A e

CAHRAERA)
A/2A Herin
2%
3w
285

wasa

(147 A e )

wiseEy e
e %
ey 8
wama
P
aama
£ )
wta

CETZRENA)






